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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청년정책에 있어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와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해 기초분석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계량적 분석을 했다. 평가의 기준

이 없어서 거버넌스 조정양식 별로 각 3가지의 평가요인을 만들어 분석틀 <표7>을 완성했고 

실태조사에 입각해 도시별 청년정책거버넌스의 단계<표13>와 성격<표7>을 규정하였다. 그리

고 거버넌스 삼각형 분석틀에 최종 분석 결과 모범적 도시를 표시(<그림1>)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직도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시군이 적으며, 특히 계층제 

거버넌스가 여전히 지배적이고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가장 적다. 여전히 관료제적 행정이 많고 

거버넌스도 형식적 의례적인 측면이 많다. 코비드19 상황에서 청년들의 소통과 정책결정 참여

를 위한 각종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청년의 참여와 소통, 
권리존중이라는 그 자체의 가치 뿐 아니라 다른 요인들과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데 제일 적게 작동하고 있다. 경기도 시군에서 청년정책이 선진적인 도시

들의 거버넌스 성격이 밝혀지면서 각 도시마다 청년정책이 지향할 거버넌스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 단계별, 권역별 편차도 극복해야할 점이다.

주제어 청년정책 조정 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계층제 거버넌스

시장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거버넌스 삼각형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이다(2020S1A5B
5A17091267). 유익한 지적과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분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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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청년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총리실 산하 국무조

종실이 전담팀을 만들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 그보다 앞선 지방정부 발 청년정책

의 역사는 2015년 1월 제정된 서울시청년기본조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20

년 1월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12월에 정부의 청년정책기본계

획이 만들어졌다. 2021년 1월에 전국의 지방정부가 최초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다. 이제 겨우 중앙정부가 기초 지방정부 단위 청년정책에 

대한 파악을 시작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수백 가지 청년지원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대표적 정책인 취업

성공패키지는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기업지원 형식을 

포함해 청년일자리에 투입되었으나 기대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서울시의 ‘서울청년보장정책’이 보여준 새로운 모델인 거버넌스 중심의 청년정

책 통합패키지적 접근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서울시 청년정

책을 배우려 하였지만 현격한 조건의 차이 때문에 실제 성과는 제한적이다. 더구

나 코비드 2019가 2020년부터 한국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청년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크게 주었다. 

이 논문은 이런 상황 인식 속에서 2021년 현재 청년정책의 현황에 대해 경험

적으로 확인하려는 목표에서 시작하였다. 서울시와 다른 광역단위는 다르다. 예

로 경기도의 시군은 도와 청년정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더구나 시

군 사이에는 산업기반부터 인구구조와 재정자립도까지 차이가 크다. 그에 따라 

시군의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수준의 편차도 크다. 31개 시군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현재 대안으로 제시된 청년정책거버넌스에 대

한 실태조사를 경기도 31개 시군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 지역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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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년정책 외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

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이명석(2017)의 거버넌스 분석틀과 계

층제, 시장제 그리고 네트워크 요인의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를 이론적으로 참고

하여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현황을 비교 분석해보려 한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한 제약 상황 속에서 거버넌스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관료적 

관성, 동시에 청년들의 생각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조사를 위해 시군 청년정책

위원회와 참여기구의 (부)대표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1개 시군에 정보공개청

구를 통해 행정문건을 수집했다. 이후 좌담회와 보도기사, 인터넷자료 등과 참여

관찰로 보완했다 실태조사의 제한적 성격 때문에 분석적 성격보다 해석적 연구

의 기술적 성격이 강하다. 향후 본격적인 조사와 그에 입각한 분석적 연구의 기

초로서 역할하기를 바란다

Ⅱ이론적 논의

1. 거버넌스 논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단일한 정부기관 또는 정부조직이 다루기 어려워지면서, 

종래의 통치적 정부(government)는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김석준 외 2000; 류태건 외 2020; Peters 1995; Rhodes 1996; Kooiman 

1994). 거버넌스는 공유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집합행동

의 문제를 잘 관리하고 조직화해서 공유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이명석 

2017; Elinor Ostrom 1990)한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법 또는 

사회적 조정 양식을 모두 포괄하며, 정부가 조직되고, 관리되고, 정책이 결정되

고, 집행되는 다양한 방법(이명석 2017)까지 아우른다. 때문에 그 의미를 구체화

하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 정부, 공공, 민간 및 시민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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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건설적으로 참여시키는 정책의사결정 및 관리의 프로

세스와 구조(Emerson et al. 2012)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문제의 사악성과 급변

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내부에 대한 개혁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문제의 진단과 새로운 거버넌스의 탐색을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적 행동에 대한 개혁이 요구(이명석 2017)된다. 이러한 접근에는 정부 

의사결정이 더 이상 일방적이고 독점적일 수 없는 한편, 민간부문의 역량이 증대

되어감에 따라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네트워크(network)’의 역할(Agranoff and 

McGuire 2003)을 보다 강조하게 되는 추세를 내포하고 있다. 

국내 거버넌스 연구 동향을 분석한 라미경(2009)과 장지호 외(2010), 김나랑·

최형림·이태헌(2018)은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한다. 1990년도 중반부터 폭발적으

로 늘어난 거버넌스 연구는 점차로 시민사회 중심적 접근이 주를 이루며, 국가의 

역할이 중심적이어야 하는지의 논의(Bell and Hindmoor 2009)와 별개로 다양한 

정책 주체가 활약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시(김필·임도빈 2020; Bingham and 

O’ Leary 2008; Roberts 2020)해왔다. 특히 2016년 이후 3년 간의 거버넌스 연구

동향을 SNA 기법으로 분석한 김나랑 외(2018)은 이 시기 '로컬 거버넌스'와 '협

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주요하게 떠올랐다고 설명한다. 

1) 로컬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는‘전국’에 대비하여 ‘지방’이라는 특정한 물리적 구획에서 작

동하는 문제해결 또는 조정 양식으로, 중앙정부처럼 지방정부도 단일한 행위자

로 다루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며, 로컬 거버넌스 차원으로 접근(Stoker 1991, 

1995)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스토커(Stoker 2011)는 로컬 거버

넌스를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전통적 공공행정’, 관리주의와 소비자주의에 의거

한 ‘신공공관리’, 다양한 행위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로 구분했다. 이에 배봉준(2018)은 국내외의 로컬 거버넌스 연구를 종합하며, 이

들 연구 중 대다수가 중앙집권적이고 계층제적인 전통적 관료 중심 거버넌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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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점을 두는 대신,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지역사회 조직 간 상호 협력을 강조하

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밝혔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차

원으로 접근한 국내 로컬 거버넌스 연구는 다시 정책 네트워크 차원의 접근(박재

욱 2000; 오재일 2004; 최영출 2004; 배응환 2005; 소순창 외 2005; 사득환 2007; 

최영준 외 2008)과 협력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강황선 외 2001; 염일열 외 2003; 

전상인 2005; 김광구 2009; 박기관 2009; 조승현 외 2009; 서혁준 2010; 남재걸 

2016; 여관현 2017)으로 양분(배봉준 2018)된다. 두 차원을 종합하면 로컬 거버

넌스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행정시책을 집행 및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

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 내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해 가는 네트워크 체제(최영

출 외 2006; 류태건 외 2020)로 정의된다.

현재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관 주도의 전통

적인 행정관리에서 거버넌스 등 주민주도의 새로운 행정관리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김이수 2017). 이 같은 맥락에서 기존 거버넌스 연구의 주요 관심이 중앙정

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로컬 거버넌스로 이동해온 지점은 한국사회의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의 확산, 시민사회의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정책 거버넌스

최창용(2018)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 정부를 포함한 시장과 시민사

회의 정책네트워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책과정(policy process)을 개선하고 정

책효과성(policy effectiveness)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 때 정책네트워

크는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행위자들이 수평

적･수직적인 연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구조(김옥일 2008; 곽민재 외 

2018)를 뜻하며, 정책 거버넌스는 정책행위자들 간 파트너십이라는 관점을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투영하려는 접근방법(라미경 2013)이다. 이는 정책과정에 

언론,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과 같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참여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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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입장에서 일찍부터 강조되어 왔다(이명석 2002; 주성수 2004; 오세제 

2020).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결정이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공간 즉 정책 대결장(policy arena)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 갈등

과 이해 충돌의 과정이며 그 결과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최창용 2018; World 

Bank 2017). 정책 집행 과정은 정책결정자가 의도한 바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아니며, 정책집행 주체들의 능동적 과정을 통해 시민과 만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당초 정책 의도는 더 풍부해지기도 하고 빈약해지기도 하며, 때로 

정책의도와 무관한 효과를 발휘(박상민 외 2020)한다. 때문에 정책 거버넌스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정책수립·집행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한 실천도 관찰해야 한다.

3) 협력적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인적, 물적, 기술, 그리고 지식 등 자원들을 통합함으로써 협력이

점(collaborative advantage) 또는 협력시너지(collaborative synergy)를 전달할 수 

있다(고대유 외 2018; Gulati et al. 2000; Lasker et al. 2001). 이러한 협력의 이점

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혼합지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바로 협력적 

거버넌스다. 기존 연구들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정부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수평적으

로 대등한 관계를 통해 정책적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식(구교준 2013; 신상준 

외 2015; 조은영 외 2018; Huxham 2000)”이라 정의했다. 협력이 정책적 목표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 거버넌스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협력적 거버넌

스는 정부의 공식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적 조정양식을 의미하고, 협력

적 거버넌스에서의 공공성은 정부와 관련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이명석 

2010)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이명석(2017)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계

층제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그리고 시장 거버넌스 등 3가지 사회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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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의 ‘최적의 혼합’을 통한 자율적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상

호작용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문제 해결 방식”이라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 첫째, 단일한 주체나 메커니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악한 문

제1)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이 설정되어야 하고, 둘째, 참여자 간 신뢰

와 호혜성을 확보하여 계층제적 지시나 시장가격에 의거한 교환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수평적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

2. 협력적 거버넌스와 청년정책 거버넌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횡포에 제동을 걸고 온갖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

체로 기대를 받았던 정부가 이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전통적인 행정학이 위기를 맞았다. 빈센트 오스트롬은 제도의 다양성

을 강조하고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하여 

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본질에 대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주장하였다. 막스 베

버의 관료제 패러다임이 근본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나온 대안이 

거버넌스 개념이라면, 거버넌스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엘리노어 오스트롬은 공유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집합행동의 문제

를 잘 관리한다면 정부 개입 없이도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하여 공유재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세계 각지의 사례연구

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오스트롬은 공식적 권위에 의해 강제되는 계층

제 거버넌스나 가격경쟁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 거버넌스와는 달리 네트워크 거

1)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는 Churchman(1967)이 Management Science에서 처음으

로 제시한 개념이다. 거버넌스를 다루는 연구에서 차용되는‘Wicked Problem'는 정책이 

다루는 사회문제는 어려운 문제임을 넘어서 악성적이고 악순환되며, 까다롭고 공격적

(Ritter&Webber 1973)임을 시사한다. 즉, 정책문제는 정의와 파악이 어렵고 정치적 판단

에 의존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최적의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함축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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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는 강제될 수 없으며 참여자들 사이에 상호의존성과 공동의 목적이 존재

해야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Lowndes and Skelcher 1998;320). 그러나 이 말을 

관료제는 모두 나쁘고 시장은 필요악이고 네트워크는 이상적이라고 하는 일종의 

발전 신화로 이해하면 안된다(Lowndes and Skelcher 1998, 331).

여전히 계층제는 강력하게 살아있으며 모든 사회적 조정 양식은 실패를 거듭

한다. 여기서 사회적 조정 양식으로서 자발적 협력의 가능성이 주목받게 된다. 

안셸과 개쉬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이 공식적이고 의견일

치를 추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적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와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Ansell 

and Gash 2007, 544)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많은 함의를 갖는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는 통제나 강제력이 아닌 수평적 협력을 토대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

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또 정부와 함께 비정부 조직이나 민간의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을 뜻하며, 시민의 참여는 단순한 의견 제시 이상의 양방향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더구나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이

루어지는 자발적인 집합행동이어야 한다. 

협력의 유형에 대해서도 주장이 많으나 공통점은 안셸과 개쉬가 정의하는 협

력적 거버넌스 뿐 만이 아니라 사회적 조정 양식으로서 계층제와 시장 및 네트워

크 거버넌스를 망라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각의 조정 양식

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계층제 거버넌스는 사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나 권력의 집중과 남용, 부정부패 등으로 결국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는 단점이 있다. 시장 거버넌스는 경쟁원리에 의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양극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

다는 단점도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신뢰와 협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뢰가 깨지면 권위와 힘의 부재로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결국 혼합의 비율과 형태는 주어진 사회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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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

를 토대로 하는 수평적 협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정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삼각형의 선분에 불과해 좁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

을 삼각형 전체의 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이명석 2017, 173-201). 

거버넌스 삼각형(이명석 2017, 192)을 청년정책에 적용해보면, 계층제 거버넌

스는 청년의 선발부터 분과 구성과 회의 안건 준비와 결정 등 모든 과정에 지금

도 관철되고 있다. 청년기본조례는 위원회의 정책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담당자들은 사전 자료 제출과 자세한 질의 응답 과정을 거쳐 심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청년거버넌스 기구를 소집해도 실제로는 행정에서 계

획한 대로 진행하는 정책 집행이 여전하다. 두 번째, 시장제 거버넌스의 취지는 

시민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고양시킨다는 것이지만 시장메커니즘이 관철되고 있

는 경우로 공모사업, 위탁용역, 회의수당 지급 등에 적용된다. 2019년-2020년 기

초단체가 적절한 청년지원공간을 마련하면 경기도에서 운영비로 2억5천만원에

서 5억원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다. 세 번째, 기존의 일방적 청년정책 집행에 이의

를 제기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간혹 나타난다. 그러나 단체장의 강력한 지지

가 없으면 청년들의 힘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그런 사례가 시흥, 수원, 고양

시 그리고 경기도 등에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회적 조정 

양식과 협력적 거버넌스가 2021년 경기도의 시군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생생하게 포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3.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선행 연구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정책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

장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는 2015년 이래 전국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도입,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더욱 활성되고 있는 

청년정책 부문의 시민주도 거버넌스 양상을 촉발한 출발점이다. 2013년 7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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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청정넷의 공식 출범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청년에 관한 정책적 대안

을 제안하는 구조가 형성(정용찬 외 2019)되었고, 서울청정넷은 나아가 2015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에도 영향(서복경 외 2017; 정용찬 외 2019; 이태

형 외 2020)을 주었다. 

몇몇 선행연구들은 위 사례를 정책 거버넌스 관점(서복경 2016; 이태형 외 

2020; 이원재 2021)으로 다뤘다. 반면 정용찬·하윤상(2019)은 서울청정넷에서 

이뤄지는 상호작용이 플랫폼에 대한 참여를 넘어서 청년문제라는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 간에 공론을 형성하고 그것을 정책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

울시의회라는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모

형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도 서울청정넷을 협력적 거버넌스로 보는 연구보고서 

형태의 문헌들이 존재한다(김병권 외 2017; 김선기 외 2017; 서복경 외 2017). 

협력적 거버넌스로써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계층제적 위계질서와 시장의 이윤

추구 활동, 신뢰와 상호의존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네트워크적 협력을 조합하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아 청년층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해소하고, 참여자 간 

공동의 목표 달성을 통하여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정양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청년의 정책참여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공식적인 권

위에 근거한 계층제적 통제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본질이

므로, 민간 부문도 얼마든지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이명석 2010). 앞선 연구들은 서울청청넷이 행정이 아닌 참여하는 청년활

동가들이 관리주체가 되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행정 및 기관

과의 파트너쉽을 토대로 정책적 성과를 도출하며 일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도 한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정책 거버넌스, 나아가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한 발 나아가서 김선기·옥미애·임동현(2018)은 청년당사자운동의 청년활

동가들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조우로 청년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고 제도적 근간

이 마련되었음을 설명하며, 청년의 참여를 행정에 의한 동원에 그치지 않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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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거버넌스를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호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영순·이태형

(2020)도 제도 내 활동가론(institutional activism)에 입각하여 서울시 청년수당이 

동력을 잃지 않고 의제화, 정책화되는 데는 시민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제도 

내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지자체장과 관료조직, 청년정책 전담부서, 서

울시의회로 대변되는‘제도 내부자’와 서울청정넷, 청년유니온, 청년의회의 ‘제도 

외부자’의 신뢰를 토대로 한 실질적 협업, 즉 협력적 거버넌스의 전면화로 정책

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선 청

년정책의 수립과 결정, 집행과정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과 도출된 정책결과는 물

론, 참여하는 청년활동가와 행정의 관계구조와 능동적인 수행을 파악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청정넷은 서울청년의회와 청년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을 함으로서 서울지역의 청년정책 형성을 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형화

(isomorphism)까지 이끌어냈다(정용찬 외 2019). 즉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

체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과 유사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

나 거버넌스는 정부의 성격이나 정치적 목적,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최성욱, 2004; 안민우 

2015; 이은주 2018; Jessop 2009; Bevir 2013)을 보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표를 

지닌 청년정책 거버넌스라도 진행과정과 효과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이는 거

버넌스 도입 과정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 서울시는 청년 수요 확인(청년허브)→정

책목표 설정(서울형 청년보장제)→기본조례로 제도화라는 과정을 밟아왔다면 서

울 이외의 지방정부들은 기본조례 제정→거버넌스 기구 구성→기본계획 수립이

라는 과정을 밟고 있다(이현우 외 2019).

서울은 청년층의 밀집, 대학 및 교통 인프라, 단체장의 의지, 시민사회와 사회

적 자본의 축적 등으로 거버넌스 실현에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 그에 비해 대다

수 지역은 물적 토대가 취약하고 거버넌스 기반이 약하다. 각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차용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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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울시가 선발주자로서 제도적 준비 이전에 조례에도 없는 청정넷을 구성하

며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해 사업을 시작한 반면 후발주자들은 조례 제정과 기본

계획 수립이 앞서고 정작 이해당사자인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은 늦어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서울 이외 지역의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다룬 연구로는 광주광역

시(곽민재 외 2018; 추추희 2020), 경상남도(조지훈 2020), 부산광역시(김준현 

2019), 경기도(오세제 2020), 기초지자체 단위로는 서울시 중랑구(이탁연 2019) 

정도이며,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례와 성과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방법론적으로도 참여관찰과 FGI 등에 의한 내러티

브 분석이 주로 사용되며 계량적 방법론을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연구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정위)보다는 주로 청정넷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수의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비교연구 역시 경기도 외에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분석대상

으로 정하고, 31개 시·군의 제도적·정치적 기회구조와 환경을 파악하고 실제 운영

추이와 성과를 통해 거버넌스의 성숙 단계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4. 연구방법과 분석틀

본 연구에서 경기도권 기초지자체의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사용한 방법은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다. 우선,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초까

지 구글 설문을 통해 시·군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 참여기구의 대표 또는 

임원에게 설문을 돌려 기초적인 운영과 작동 방식을 확인했다. 청정위의 경우, 

청년 기본조례가 수립된 30개 지역2) 중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3)가 21년 2월 조

사 당시 위원회 미구성 상태였다. 이후 이천시는 21년 6월, 성남시는 21년 9월에 

출범했다. 그마저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20년 1월 이후로 시·

2) 가평군은 2021년 8월에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3) 하남시 청정위는 20년도 4월 이후 미구성 상태로, 2018~20년도가 마지막 기수였다(2021년 

5월 정보공개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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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위기의 연속이었고, 실제로 활동하는 청정위 구성원과 

접촉하기 어려웠다. 이에 27개 지역 중 12개 지역 청년활동가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지역은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파주시, 화성시다. 

청년정책 참여기구가 조례 상에 가능규정으로 적시되어 있는 기초지자체는 22

개 지역이다. 그 중 조사 시점인 2021년 2월 기준 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안성

시, 양주시, 이천시, 오산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양평군, 연천군의 12개 지역

이 참여기구 미구성 또는 출범 예정 상태였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유효한 지

역은 10개였다. 성남시도 조례규정 참여기구가 미운영 상태였으나, 해당 기구의 

발족을 목표로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직접 관리하는 성남시 청년참여단이 청년정

책 거버넌스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어 유효한 응답지역으로 포함했다. 수원시도 

2기 청정위의 조례 개정 및 협의체 조성 활동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수원시 청년

협의체 준비단이 발족하여 활동 중인 상태였기에 조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종합

하면 12개 지역이 유효한 응답대상이었으며, 결국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역은 고

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포천시로 9개 

지역이다. 이후 2021년 9월에 재조사했을 시에는 광주시와 오산시가 출범하여 

운영 중이고, 동두천시, 포천시, 화성시가 공식출범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다. 

설문조사 이후 2021년 3월 기준 31개 시·군의 청년기본조례 사항을 확인하며, 

31개 시·군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관련 행정문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각 지역의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게시된 31개 시·군의 자료를 2019

년부터 2021년까지 기준으로 수집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로 청년정책 기본계

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요청했고, 해당되는 지역에 한하여 2019년부터 2021년

의 청정위와 참여기구 운영 자료를 각각 요청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과정을 

둘러싼 제도적 장치와 기회구조를 분석하고, 설문조사 내용으로 정보를 보완하

며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지역별 도입 상태와 성숙도를 비교할 수 있었다. 종합적

인 비교분석을 위해 이명석의 사회적 조정 양식의 이념형(2017, 144)을 <표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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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개하고 이에 따른 본론의 분석 결과를 역시 <그림1>의 거버넌스 조정 양식

의 삼각형(이명석 2017, 192)에 표시할 것이다. 이후 보다 심층적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청년활동가의 실천과 수행을 파악하여 청년과 행정 간 협

력적 거버넌스의 작동 방식과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1> 사회적 조정 양식의 이념형4)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의사소통 수단 표준절차 가격 신뢰

갈등해결 수단 관리적 명령, 감독 소송, 사법적 판단 호혜성, 평판

유연성 저 고 중

분위기 관료적, 공식적 정확, 의심 개방적, 호혜적

구성원 행동·선호 의존적 독립적 상호의존적

운영원리 관료적, 공식적 계약에 의한 관리 신뢰, 협력

전제조건
완벽한 정보, 

사적 동기 부재
완전 경쟁, 외부효과 
및 거래비용 부재

신뢰, 평판, 이타성

* 출처 : 거버넌스 신드롬(이명석 2017) 144쪽

Ⅲ.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정책 거버넌스 분석

1. 현황

1) 청년기본조례

청년기본조례 제정 시기로 보면, 시흥시가 주민 발의로 2016년 청년기본조례

를 제정한 이후 2016년에 수원, 안양, 과천시 즉 4개 시가 조례를 만들었다. 2017

년 고양, 광명, 성남, 안산,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시까지 8개 지역이 조례를 

4) 출처: Walter Powell(2003;104-117), Louis Meuleman2006;1-24)에서 정리, 재구성. 재인용



년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단계와 성격 321

만들었다. 이어 2018년에 안성, 동두천, 오산, 양주, 김포, 화성시 등 6개 시가 

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12곳이 조례를 만들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평군 한 

곳을 제외하고 2019년까지 총 30개 시군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먼

저 제정했다고 청년정책이 꼭 모범적인 것은 아니다. 과천시는 2016년에 만들었

지만 2021년 현재 예산이 2억원에 불과하고 참여기구도 없고 청년공간은 예정 

상태다. 구리시도 2017년에 만들었지만 예산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기본계획도 

없고 기본적인 거버넌스 기구조차 만들지 않았다. 같은 2017년에 청년기본조례

를 만든 성남시는 21년 9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예산은 비공개이고 기본계

획도 21년 6월에 수립되었다. 역시 2017년에 조례를 만든 하남시도 기본계획도 

없고 예산도 과소(30억)하며 협의체나 지원센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를 일찍 만든 곳은 대체로 청년정책의 선진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 든 사례

를 제외하면 2016년에 조례를 일찍 만든 수원시나 시흥시, 안양시, 2017년에 만

든 고양시나 남양주시, 안산시, 의정부시는 선도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산도 많고 거버넌스 기구가 작동 중이며 기본계획도 세워져 있다. 뒤에 소개하

겠지만 2018-9년에 조례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는 안

성시, 여주시, 화성시, 연천군 같은 지역도 있다. 가평군은 2021년 8월 청년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2) 청년정책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상당히 많은 시군이 갖추었다고 밝히고 있다. 22곳이 기본계획 정

보를 제공했다. 31곳 중 아직 없는 곳은 광주시, 구리시, 양주시, 이천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연천군 등 8곳이다. 그러나 문제는 2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

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담당자들이 자체 수립해 취지와 지역 특성을 설명하는 

몇 페이지를 제외하면 현재 시행 중인 청년정책을 나열하고 있는 수준이다. 

20-25페이지 정도의 문서를 만들어 기본계획이라고 공개하고 있다. 해당 단체장

과 공무원들이 청년정책과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수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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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은 5년 기본계획에 입각해 매년 의회에서 통과된 청년사업 예산에 입각

해 만든 계획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준이 절반이나 위에 언급한 수준이니 

5년 단위의 중기적 관점에 입각해 당장의 계획을 만드는 의미도 없고 참고할 것

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여러 부서의 청년 관련 정책을 내용을 취합하고 외부의 

요구나 다른 지역의 정책을 참고해 만드는 경우가 태반이다. 단체장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이 있다면 포함하겠으나 현재는 청년정책이 표 획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인지 몇 개의 시를 제외하면 실효성 있는 청년 공약이 없다. 

초기에 기본계획을 만든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수원시가 2013년 수원시정연

구원을 만들어 2016년 청년정책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고양시는 2017년 고양시정연구원을 만들었고 2018년 외

부 전문가에 의뢰해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성남시는 2017년 외부 전문가에게 의

뢰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했으나 2021년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산시는 2018년에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인구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관련 통계와 분야별 생애주기별로 구

성된 방대한 결과물에 비해 청년에 관한 내용은 취약해 독자적인 청년정책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역시 2018년에 의정부시가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했고 2019년

에 김포시가 전문가에 의뢰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정도를 경기도에서 초기

의 기본계획 수립 사례라 할 수 있겠다. 

3) 청년정책 예산 규모

21년도 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인구와 무관하게 시행계획 예산이 

500억 원을 넘는 경우는 3곳이 있었다. 고양시가 69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

음은 안산시가 567억 원, 용인시가 557억 원이었다. 100억 이상 300억 원 이하가 

11곳이었다. 수원시가 245억, 군포시가 224억, 부천시가 180억, 안양시가 165억, 

오산시가 160억, 의정부시가 149억, 평택시가 131억, 이천시가 128억, 남양주시

가 101억, 시흥시도 101억, 화성시가 100억 원이었다. 50억 이상 100억 이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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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이었다. 김포시가 84억, 의왕시가 65억, 양평군도 65억, 파주시가 64억, 포천

시가 63억, 광명시 53억, 광주시도 53억, 양주시도 53억 원이었다. 예산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는 7곳이었다. 하남시가 30억, 동두천시가 27억, 여주시가 24억, 

안성시와 과천시가 2억 원이었고, 가평군과 연천군은 청년정책도 없고 배정된 

예산도 없었다. 유일하게 성남시가 비공개였다. 예산이 큰 경우는 사업 수도 많

았다. 고양시가 57개, 안산시가 30개, 용인시가 64개였다. 수원시는 51개였고, 안

양시도 48개, 오산시도 40개, 군포와 부천시가 36개, 의정부시가 33개였다. 예산

이 작은 경우는 사업 수도 적었다. 예산 50억 이하인 하남은 7개, 여주시가 7개, 

안성시가 8개였다. 그러나 예산이 27억인 동두천시가 30개로 사업수가 많았다. 

또 예외적으로 63억 예산인 포천시가 44개로 사업 수가 많았고 65억 예산인 양

평군도 31개로 사업 수가 많았다. 예외가 있으나 사업 수와 예산은 비례하는 관

계였다. 

지역 청년인구 수(명) 청년정책 예산(원) 청년정책 종류(개)
고양시 228,538 69,300,000,000 57
안산시 157,643 56,738,000,000 30 
용인시 213,561 55,765,000,000 64
성남시 205,364 53,143,000,000 56 
수원시 285,567 24,522,000,000 51 
군포시 58,817 22,417,559,000 36 
부천시 177,965 18,085,270,000 36 
안양시 120,506 16,512,111,000 48 
오산시 50,840 16,047,000,000 40 

의정부시 97,520 14,962,154,000 33 
평택시 120,681 13,138,000,000 24 
이천시 48,091 12,888,000,000 22 

남양주시 131,433 10,190,000,000 17 

<표 2> 경기도 시·군 청년정책 예산 비교



324 현대정치연구  2021년 겨울호(제14권 제3호)

지역 청년인구 수(명) 청년정책 예산(원) 청년정책 종류(개)

시흥시 110,615 10,176,240,000 21 
화성시 182,354 10,010,172,000 20 
김포시 88,415 8,466,859,000 30 
양평군 16,309 6,526,000,000 31 
의왕시 35,711 6,507,400,000 27 
파주시 93,083 6,486,674,000 21 
포천시 26,557 6,311,600,000 44 
광명시 59,701 5,366,500,000 11 
광주시 73,091 5,323,400,000 19 
양주시 42,966 5,304,620,000 22 
하남시 63,299 3,051,283,000 7 

동두천시 16,652 2,712,000,000 30 
여주시 18,381 2,414,000,000 7 
안성시 35,639 256,550,000 8 

* 예산 규모에 따른 순서로 정리함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정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년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 의결 기능이다. 현재 

30개 청년기본조례에 청년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청정위를 의무적으로 두

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성원은 청년 뿐 아니라 당연직으로 고위 공무원들이 들어

가고 전문가도 포함된다. 청년의 비율은 1/3에서 1/2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조례

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구리시, 가평군, 연천군 

같은 경우도 있다. 위원장 선출에 대한 규정도 경우가 다양하다. 대부분은 위원 

중에서 호선(9곳)하거나 공동 위원장(13곳)인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시장이 

위원장인 경우도 두 곳(의왕시, 김포시) 있고, 부시장이 단일위원장인 경우도 네 

곳(평택시, 여주시, 동두천시, 광주시)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청년정책 담당 

국장이 위원장인 경우가 두 곳(연천군, 양평군) 있다. 나머지 대부분인 13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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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장(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파주시, 화성시)이거나 9곳이 호선에 의한 단일위원장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안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이천시, 포천시, 하남시)이다. 

공동위원장 중 지방정부 쪽 담당자가 부시장인 경우는 고양시,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였고 나머지 8곳은 다 시장이었다.

3) 청년참여기구

청년정책네트워크 혹은 청년정책협의체(이하 참여기구)라 부르는 청년참여조

직의 역할은 청년의 시민참여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이다.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을 내기도 하고 청년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기도 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

현하기 위한 파트너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례에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규정이 있어도 둘 수 있다고 가능규정으로 두고 있다. 물론 청년들은 조례 

규정과 무관하게 활발히 활동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현황을 보면 10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안성시, 양주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연천군)에는 아직 조례가 규정한 참여기구가 없고, 나머지 21개 지역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11개 지역(군포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포천시)은 2020년 이후에 만들어져 활동경험

을 쌓기도 전에 코비드 19 직격탄을 맞았다. 개중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청소년

재단이 성남청년참여단을 조직하여 1기가 운영되던 중, 조례에 청년정책협의체

가 명시되며 행정부서가 관할하는 협의체 추진단이 구성되어 청년활동가들의 주

도로 협의체가 기획되고 있다. 

4) 중간지원조직 또는 청년공간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중간지원조직은 청년센터 또는 청년공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청년 관련 시설이 없는 

곳이 광주시, 안성시, 이천시, 포천시, 광명시, 가평군 등 6곳이 있다. 구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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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없다. 나머지 지역 중에도 예술창작소나 일자리카페, 일자리지원센터 같

이 청년정책 중 단일 부문의 목표를 다루는 곳이 있지만 통합적인 청년지원센터

의 기능을 하는 곳은 많지 않다. 

<표 3> 경기북부 시·군 청년정책 거버넌스 현황

순서지역 명 조례 제·개정 기본계획
심의·조정기구

(구성/위촉시기)

조례 규정 
참여기구

(출범시기)

중간지원조직·공간
(개소시기) 관리책임부서

1 고양시

    제정 
2017.03.31.
일부개정 

2020.05.29.

2018년
(2019-2023)

청년정책위원회
(2017. 10 /現 2019. 10.)

청년정책협의체
(2018. 8. ~)

청취다방
(2018. 5. ~)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팀,
청년담당관

2 김포시

    제정 
2018.12.31.
일부개정 

2020.09.29.

2019년
(2019-2023)

청년정책위원회
(2019. 3./現 2021. 4.)

청년정책네트
워크

(2019. 2. ~)

사우청년지원센터(2019. 11.)
구래청년지원센터(2020. 7.)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3 동두천시

    제정 
2018.03.19.
일부개정 

2020.03.01.

2020년
(2021-2025)

청년정책위원회
(2020. 8./現 2020. 8.)

청년협의체
(2021. 예정)

어수정 청년공간(2020. 7.)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2023. 예정)
여성청소년과

4 양주시

    제정 
2018.07.31.
일부개정 

2021.02.01.

수립 중
청년정책위원회

(2020. 1./現 2020. 1.)

청년정책협의
체

(미설치)

청년센터
(2019. 10. ~) 사회복지과

5 의정부시

    제정 
2017.09.29.
    시행 

2018.04.01.

2020년
(2020-2022)

청년정책위원회
(2020. 10./現 2020. 10.)

청년협의체
(2020. 8. ~)

청년지원센터
(2021. 7. ~)

교육청소년과
청년팀

6 파주시

    제정 
2019.05.10.
일부개정 

2019.12.27.

2020년
(2021-2025)

청년위원회
(2020. 1./現 2020. 1.) 없음 청년일자리지원센터(2019) 일자리경제과

7 포천시

   제정 
2019.02.27.
일부개정 

2020.02.26.

2019년
(2020-2024)

청년정책위원회
(2019. 9./現 2021. 9.)

포천청년협의
체

(2021. 예정)

청년센터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2021. 예정)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8 연천군

    제정 
2019.09.25.
일부개정 

2021.03.09.

수립 예정
청년정책위원회

(2020. 3.)

청년정책 
서포터즈
(미구성)

청년센터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1. 4. ~)

복지정책과,
청년책임관(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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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지역 명 조례 제·개정 기본계획
심의·조정기구

(구성/위촉시기)

조례 규정 
참여기구

(출범시기)

중간지원조직·공간
(개소시기) 관리책임부서

1 과천시

    제정 
2016.10.17.
    시행 

2016.10.17.

2020년
(2021-2025)

청년정책위원회
(2020. 2./現 2020. 2.) 없음

청년공간
(2021. 예정)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팀

2 광명시

    제정 
2019.03.26.
    시행 

2019.03.26.

2020년
(2020-2024)

청년위원회
(2019. 4.) 없음

청년동-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

(2022. 예정)

창업지원과
청년정책팀

3 군포시

    제정 
2019.04.18.
일부개정 

2020.09.29. 

2020년
(2020-2024)

청년정책위원회
(2019. 9. /現 2019. 9.)

청년정책협의
체

(2020. 1. ~)

청춘쉼미당(2020. 7.)
I-CAN플랫폼(2022. 예정)

청소년청년정
책과

청년팀

4 부천시

    제정 
2019.02.11.
일부개정 

2020.12.12.

2020년
(2020-2024)

청년정책위원회
(2019. 5. /現 2019. 5.)

청년정책협의체
(2019. 4. ~)

부천청년센터(2022. 예정)
원미도서관 청년활동공간 

청정구역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

5 시흥시

    제정 
2016.01.07.
일부개정 

2020.07.16.

2020년
(2021-2024)

청년정책위원회
(2016. 4./現 2021. 3.)

청년정책협의체
(2018. 3. ~)

청년스테이션
(2019. 7. ~) 청년청소년과

6 안산시

　　제정 
2017.09.29.
일부개정 

2020.07.15.

2019년
(2019-2023)

청년정책위원회
(2018. 9. /現 2020. 8.) 

청년활동협의체
(2019. 5. ~)

경기내일스퀘어 상상대로
 (2020. 3. ~ 2023. 2.)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

팀,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7 안양시

    제정 
2016.06.17.
일부개정 

2021.02.19.

2018년
(2019-2022)

청년정책위원회
(2016. 12./現 2020. 5)

청년정책 
서포터즈
(2019. 4.

/現 2021. 4.)

범계역 청년출구(2020. 1.)
안양1번가 청년공간(2022. 3.~)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8 의왕시

    제정 
2019.08.01.
일부개정 

2021.03.26.

2020년
(2020-2024)

청년정책위원회
(2019. 9. /現 2019. 9.)

청년협의체
(2020. 5. ~)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
(2019. 11. ~)

일자리과
청년정책팀

<표 4> 경기서부 시·군 청년정책 거버넌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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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지역 명 조례 제·개정 기본계획
심의·조정기구

(구성/위촉시기)

조례 규정 
참여기구

(출범시기)

중간지원조직·공간
(개소시기)

관리책임
부서

1 수원시
    제정 2016.04.08.
전부개정 2020.11.09.

2021년
(2021-2025)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16. 10./現 20. 10.)

청년협의체
(2021. 4. ~) 청년바람지대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2 안성시
    제정 2018.01.05. 
   시행 2018.01.05.

2020년
(2021-2025)

청년정책위원회
(2020. 10./現 2020. 10)

청년정책네트워크
(미설치) 없음

교육청소
년과

3 오산시
    제정 2018.04.16.
일부개정 2020.07.10.

2021년
(2021-2025)

청년정책위원회
 (2019. 10./現 2019. 10.)

청년정책 
서포터즈,

청년협의체
(2021. 2. ~)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1·2호점 (2019. 10. ~)

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

아동청소
년과

청소년팀

4 용인시
    제정 2019.01.10.
일부개정 2020.07.02.

2020년
(2020-2024)

청년정책위원회
(2019. 5./現 2021. 5.)

청년정책네트워크
(2020. 2. ~)

용인청년LAB
처인·기흥·수지

(2020. 7.~)

제1부시장
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

5 평택시
    제정 2019.06.28.
    시행 2019.06.28.

2020년
(2020-2024)

청년정책위원회
(2019. 12./現 2019. 12.)

청년네트워크
(2019. 11. ~)

청년지원센터
(2021. 7. ~)

복지정책과 
청년복지팀

6 화성시
    제정 2018.12.31.
일부개정 2021.03.15. 미수립

청년정책위원회
(2019. 12./現 2019. 12.)

청년정책협의체
(준비위원회 

활동중)

청년지원센터 HEY
(2021. 2. ~)

일자리정
책과

청년팀

<표 5> 경기남부 시·군 청년정책 거버넌스 현황

순서
지역 
명

조례 제·개정 기본계획
심의·조정기구

(구성/위촉시기)
조례 규정 참여기구

(출범시기)
중간지원조직·공간

(개소시기)
관리책임

부서

1 광주시
    제정 2019.07.12.
일부개정 2021.01.04.

수립 중
(2021-2025)

청년정책위원회
(2020. 1./現 2020. 1.)

청년정책협의체
(2021. 6. ~) 없음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

2 구리시
    제정 2017.12.13.
    시행 2017.12.13. 미수립

청년정책위원회
(2021. 9.)

청년협의체
(미구성) 정보 부존재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3 남양주
시

    제정 2017.12.26. 
시행 2017.12.26.

2018년
(2018-2021)

청년정책위원회
(2019. 3/現 2020. 11.)

청년정책협의체
(2019. 8. ~)

1939 with 
이석영(창업센터)

(2021. 3.)

미래인재과
청년정책팀

4 성남시
    제정 2017.09.20.
일부개정 2020.06.12.

2021년
(2021-2025)

청년정책위원회
(2021. 9.)

청년참여단
(2020. 12. ~)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2019. 8. ~ 2022. 8.)
청년정책과

5 여주시
    제정 2019.04.12.
    시행 2019.04.12.

2020년
(2021-2025)

청년정책위원회
(2020. 10./現 2020. 10.)

청년활동협의체
(2020. ~)

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5. ~)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

6 이천시
    제정 2018.12.31.
    시행 2018.12.31.

수립 중
(2022-2026)

청년지원정책위원회
(2021. 4./現 2021. 4.)

청년활동 네트워크
(2021. 8. ~) 없음

일자리정책
과

청년정책팀

<표 6> 경기동부 시·군 청년정책 거버넌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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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지역 
명

조례 제·개정 기본계획
심의·조정기구

(구성/위촉시기)
조례 규정 참여기구

(출범시기)
중간지원조직·공간

(개소시기)
관리책임

부서

7 하남시
    제정 2017.12.27.
일부개정 2019.07.08. 미수립

청년정책위원회
(2018. 4. ~ 2020. 4.)

청년협의체
(미구성)

청년해냄센터
(2019. 3. -) 평생교육과

8 가평군
    제정 2021.08.04
    시행 2021.08.04.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9 양평군
    제정 2019.04.17.
일부개정 2020.12.23.
    시행 2021.01.01.

2019
(2020-2024)

청년정책위원회
(2019. 6. /現 2019. 6.)

청년정책 서포터즈
청년사이다

(2019. 8. ~ 2021. 2.)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2020. 6. ~)
청년아지트 딴딴

(2020. 12. ~)
양평 청년일터 
취창업공간
(2021. 5. ~)

일자리경제
과 청년팀

2.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조정 양식

1) 계층제 거버넌스

계층제적 조정 양식은 중앙집권적 문제 해결 또는 권위 있는 의사결정자에 의

한 과제 할당을 통한 조정을 의미한다. 그 예로 기본조례와 기본계획은 대개 행

정과 의회가 주도해 만든다. 청년활동가들의 주도로 주민발의를 통해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시흥시같이 민간이 주도해 만든 사례는 거의 없다. 청정위도 조례

에 입각해 행정이 구성한다.

분석을 위해 계층제적 조정 양식의 요소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행정전

담부서 설치, 청정위 설치 여부가 있다. 청년기본 조례는 2021년 8월 4일 시행된 

가평군을 마지막으로 31개 시·군 모두에 제정되어 분석표에서 제외했다. 분석표

(<표 6>)>에는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청년정

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행정전담부서와 심의기구인 청정위 설치 여부를 최종 

확인했다. 거버넌스 분석표에는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1점으로 

표기했으며, 청년정책 행정 담당자가 존재하나 팀 이상의 부서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0.5점, 청년 담당자가 없는 경우 0점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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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거버넌스

시장제적 조정 양식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행위자들 사이의 자발적 교환

과 경쟁에 의해 이뤄지는 조정(이명석 2017)을 의미한다. 조례 규정 청년참여기

구(네트워크 또는 협의체)의 설치여부, 시비로 구성된 자체적인 청년활동 지원사

업의 존재 여부, 청년공간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여부가 해당된다.

청년참여기구는 조례 상으로 청년참여 보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계약)하여 운영하는 청년정책 참여 조직이다. 지자체 전담부서가 

직접 관활하여 운영하므로, 청년들의 의사를 정책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여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직접적인 의사소통으로 실

질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 인원제한으로 인해 참여 기회에 경쟁 요소

가 포함되어 있고, 때에 따라 활동에 따른 참가수당(활동비)를 지급하므로 ‘시장

제’요소에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시비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의 공모를 통해 청년 행위자에 

직접적으로 사업 예산을 할당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다. 

현실 속에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힘이다. 청년으로만 구성된 참여 소통 

기구인 청정넷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은 청년단체에 대한 커뮤니티 지원, 프로젝트 

지원이다. 이 또한 금전 지원을 통해 청년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장제적 요소라고 평가한다. 해당 공모사업은 청년행위자 간 자발적인 경

쟁을 통해 선발하여, 정부와 청년단체 간의 계약으로 독립적인 지역기반 활동사

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청년 공간은 청년정책 예산을 투입하여 경쟁과 선발로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

탁을 통해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공간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청년활동 

지원이다. 공공이 제공하는 공간 서비스는 민간의 공간사업과 경쟁하는 한편, 청

년공간 위탁을 위해 경쟁에 의거한 이익추구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시장제 양식

에 근접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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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거버넌스

계층과 시장은 복잡한 정보를 합리적 선택과 완벽한 지식의 개념으로 공유하

기 어렵지만, 네트워크 모델은 지식의 생성과 순환을 위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Tompson 2003; Entwistle et al. 2007). 네트워크는 연대, 이타주의, 충성, 호혜

성, 신뢰를 통한 조정(Thompson 2003)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내용적 

평가를 위해 3가지를 판단한다. 우선, 청정위의 정책심의의 충실 여부를 확인했

다. 청정위가 심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지, 미리 충실한 자

료를 받아 숙고하고 충분히 현장에서 질의응답하고 토론했는지가 중요하다. 행

정 일변도를 벗어나 청년의 의견이 풍부하게 반영되면 네트워크적 요소가 관철

된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그런 전제가 대부분의 시·군에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

이다. 따라서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여부와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외 청

년과 행정 간의 실질적인 논의 개진 여부를 검토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개청

구와 포털에 등록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최근 연간 위원회 2회 이상 개최 또는 

심의 이외 위원회의 청년정책 관련 시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 활동이 

관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청정넷의 자율성 및 주도성을 확인하는 참여주도 여부다. 청정넷에

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주도적인 운영이 관찰되고, 행정이 제공하는 사업 외 다양

한 실험적 시도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표 6>에 0점인 지역은 

근거가 빈약하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마지막 요인은 청정위 또는 

청정넷의 지역사회 내, 또는 타 지역과 협력 활동이 있는지 여부다. 

3.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정책 거버넌스 분석

청년정책 거버넌스 분석표 <표 7>은 계층제(H), 시장(M), 네트워크(N) 거버넌

스에 해당하는 각 요소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한눈

에 파악하기 위한 도식이다. 작성을 위해 가장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공식적



332 현대정치연구  2021년 겨울호(제14권 제3호)

인 행정문헌자료, 보도자료, 포털사이트 및 SNS 검색을 통해 취합한 정보를 경

기도 각 권역별로 구분하여 <표3,4,5,6>으로 정리했다. 그 다음 2019년부터 2021

년의 3개년 간 항목별로 관련 정보 부존재 또는 부적격을 ‘반증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증거’가 수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표7>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참

여관찰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관련 증언을 확보하였다. 항목별 증거는 계층제, 

시장제,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일련
번호

(지역)

구분
기본
계획

청년
부서

심의
기구

참여
기구

활동
지원

청년
공간

심의
충실

참여
주도

대외
협력 합 지역 평가

영역 계층제(H) 시장제(M) 네트워크(N)

1(북부) 고양 1 1 1 1 1 1 1 1 1 9 3H3M3N

2 김포 1 1 1 1 1 1 0 0 1 7 3H3M1N

3 동두천 1 0 1 1 0 1 1 1 1 7 2H2M3N

4 양주 0 0 1 0 0 1 0 1 1 4 1H1M2N

5 연천 0 0 1 0 0 1 0 0 0 2 1H1M

6 의정부 1 1 1 1 0 1 0 1 1 7 3H2M2N

7 파주 1 1 1 0 0 0 1 0 1 5 3H2N

8 포천 1 1 1 0 1 0 0 1 1 6 3H1M2N

9(서부) 군포 1 1 1 1 1 0 0 0 0 5 3H2M

10 과천 1 1 1 0 1 0 0 0 15) 5 3H1M1N

11 광명 1 1 1 0 1 0 0 0 1 5 3H1M1N

12 부천 1 1 1 1 1 1 1 1 1 9 3H3M3N

13 시흥 1 1 1 1 1 1 1 1 1 9 3H3M3N

14 안산 1 0.56) 1 1 1 1 0 1 1 7.5 3H3M2N

15 안양 1 1 1 1 1 1 1 1 1 9 3H3M3N

16 의왕 1 1 1 1 0 0 0 0 0 4 3H1M

17(동부) 가평 0 0 0 0 0 0 0 0 0 0 -

18 구리 0 0 1 0 0 0 0 0 0 1 1H

19 광주 1 1 1 1 0 0 0 0 0 4 3H1M

<표 7>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정책 거버넌스 분석표

5) 과천시, 청년공간기획단 운영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237 
6) 안산시, 청년전담부서가 통합되어있지 않고, 기획경제실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기

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분산 및 일자리정책에 통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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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지역)

구분
기본
계획

청년
부서

심의
기구

참여
기구

활동
지원

청년
공간

심의
충실

참여
주도

대외
협력 합 지역 평가

영역 계층제(H) 시장제(M) 네트워크(N)

20 남양주 1 1 1 1 0 0 0 0 1 5 3H1M1N

21 성남 1 1 1 1 1 1 0 1 1 8 3H3M2N

22 양평 1 1 1 0 0.5 1 1 0.5 0 6 3H2M2N

23 여주 1 1 1 1 1 1 0 0 0 6 3H3M

24 이천 0 1 1 1 1 0 0 0.5 1 6 2H2M2N

25 하남 0 0 0 0 0 1 0 0 0 1 1M

26(남부) 수원 1 1 1 1 1 1 1 1 1 9 3H3M3N

27 안성 1 0 1 0 0 0 0 1 0 3 2H1N

28 오산 1 0 1 1 1 1 1 1 1 8 2H3M3N

29 용인 1 1 1 1 1 1 1 1 1 9 3H3M3N

30 평택 1 1 1 0.5 1 1 1 0 0 6.5 3H3M1N

31 화성 0 1 1 1 1 1 0 1 1 7 2H3M2N

합 24 22.5 29 19.5 18.5 19 11 16 20 평균 5.7점

영역합 75.5/93 57/93 47/93  

먼저 평가 항목별로 보면, 행정이 주도하는 청년기본조례, 기본계획, 청년부서 

등 계층제 거버넌스가 모두 20점 이상으로 평균 25.1점, 합 75.5점으로 가장 잘 

갖추어져 있고 다음이 심의기구, 참여기구, 청년공간 등 시장제 거버넌스가 평균 

19점 합 57점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점수는 역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총점 

45.5점이였다. 항목 중 청정위의 심의 충실도는 31점 중 10점으로 제대로 진행되

는 곳이 별로 없다는 평가다. 평균도 15.1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현실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지역별로 평가해보면, 9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9점에 해당하

는 지역은 북부에 고양시 뿐이고, 서부는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3개로 가장 많

다. 동부는 한 곳도 없고 남부도 수원시, 용인시 두 곳이다. 6개시 뿐이다. 8점은 

동부에 성남시 한 곳, 남부에 오산시 한 곳이다. 총 3개 시다. 7점은 북부에 김포

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세 곳, 서부에 안산시 한 곳, 동부는 없고 남부에 화성시 

한 곳이다. 합이 5개 시이다. 따라서 경기 시군 31곳 중 9점 만점의 청년정책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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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가 7점 이상인 지역은 총 14개 기초단체이다. 동서남북 지역별로 보면, 7점 

이상인 지역은 남부가 7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포함돼 가장 고르게 청년정책 거

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서부와 북부가 8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기도에서 동부(1개)는 거버넌스의 취약지역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특

히 동부지역은 3개 지역이 0점 내지 1점으로 기본적인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조

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1) 계층제 거버넌스 분석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총 24개 지역이다. 경기북부는 고양시, 김포시, 동

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로 8개 지역 중 양주시와 연천군을 제외한 6개 

지역이 수립했다. 파주시는 심의기구인 청년위원회의 임시회(2회)를 거쳐서 안

을 구성했다. 경기서부의 8개 지역은 모두 수립하였다. 지역은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다. 시흥시는 행정과 청정위, 정

책협의체가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이후 TF를 구축하여 함께 만들었다. 

경기동부는 9개 지역 중 가평군, 구리시, 이천시, 하남시를 제외한 광주시, 남양

주시, 성남시, 양평시, 여주시의 5개 지역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남부는 화

성시를 제외한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로 6개 지역 중 5개 지역

이 만들었다. 2021년 5월 기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본계획이 미수립 상태인 

7개 지역 중, 양주시, 연천군, 구리시(북부), 이천시(동부)가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립단’을 

편성해서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과 시민 간 갈등이 있었고, 여전히 미수립 상태

이다. 구리시는 기본계획을 내부에서 수립 중에 있으나, 초안 수준이라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천시도 2021년 말 수립 예정임을 확인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총 9개 지역이다. 경기북부는 3개 

지역으로, 동두천시(여성청소년과), 양주시(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복지지원팀), 

연천군(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이 해당된다. 경기서부는 안산시가 유일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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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정책 담당 부서가 ‘청년일자리팀’으로 존재하나,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인 청년 전담부서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기획경제실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

팀,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분산되어 있어 0.5점으로 표시했다. 안산시 

청정위 및 청년활동협의체 운영은 기획예산과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경기동

부는 가평군(일자리정책팀), 구리시(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일자리경제과 경제

기획팀), 하남시(평생교육과 주무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도시농업과 

주무관이 청년 창업농 육성사업 담당)로 3개 지역이었다. 경기남부는 안성시(교

육청소년과), 오산시(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가 청

년 관련 정책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청년정책을 팀 단위 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15개 지역이다. 담당관, 

과 단위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지역은 7개 지역이다. 이 22개 지역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8>과 같다.

청년정책위원회는 가평군, 하남시 외 2개 29개 지역에 모두 설치되어 운영되

고 있다. 하남시는 20년도 4월 이후 미구성 상태로, 2018년에 위촉하여 2020년

도까지 운영되었다. 가평군은 21년 8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도입을 위한 기반 작업에 착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21년 5월 

정보공개청구 당시 미구성 상태였으나, 구리시 청년의 날 관련 게시물에 청정위

가 등장하여 정정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연천군은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당

연직 6명을 청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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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 지역 명 행정 전담부서

청년(7곳)

고양시 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청년팀

수원시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용인시 제1부시장 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

복지(4곳)

과천시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팀

광주시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

여주시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

평택시 복지정책과 청년복지팀

일자리(8곳)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의왕시 일자리과 청년정책팀

광명시 창업지원과 청년정책팀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화성시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청년팀

교육(3곳)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청년팀

남양주시 미래인재과 청년정책팀

<표 8> 청년정책 접근방식에 따른 행정 전담부서 설치 지역 목록(2021년)

2) 시장 거버넌스 분석

우선, 조례에 규정된 청년참여기구(네트워크 또는 협의체)의 설치 여부다. 조

례상에 참여기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는 지역은 가평군, 

광명시, 파주시, 하남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의왕시로 9개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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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 지원사업 현황

고양시 고양 청년 희망뉴딜 프로젝트 공모사업(24,000천 원) 등

김포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2020년 기준 10,000천 원), 김포청년학교 운영(2020년 
기준 28,000천 원), 청년네트워크 파티 및 서로서로클래스(2020년 기준 
10,000천 원) 등

포천시 포천 청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청년공동체 육성사업 등 

군포시
청년정책학교 운영(7,000천 원), 청년정책협의체 운영(7,200천 원), 청년활동 
지원사업(25,000천 원), 청년활동 책자 제작(5,000천 원), 청년 독서토론 
모임 지원(2,000천 원) 등

<표 9> 경기도 시·군의 자체 청년활동 지원사업 현황(2021년) 

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성하지 않은 지역은 하남시(청년협의체), 연천군

(청년정책서포터즈), 양주시(청년정책협의체)다. 양주시는 2020년도 5월부터 5

개월 동안‘Making 양주 청년 서포터즈’가 단기로 운영된 사례도 있으며 지역사

회 청년조직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나, 행정이 제공한 정보공개 내역에서는 미

설치 상태였다. 포천시는 시행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어 조사시점에 미결성 상태

였다. 양평군은 청년정책 담당부서가 사라지면서 전년도(2020년도) 운영되던 청

년정책 서포터즈 ‘양평청년사이다’가 2021년에는 운영되지 않았다. 

그 외 청년참여기구 설치 지역 중 특이사항으로 여주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네트워크(키움정책단, 채움기자단)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에 명시되어 행정이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평택시(0.5점)는 청

년정책네트워크가 2기로 운영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활성화 내역은 찾을 수 없

었다. 정부공개청구 상으로 요구된 자료를 검토해본 바로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

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평택 청년단체인 청년정책연구소 인원의 주도로 

평택청년정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활발한 상황은 아닌 듯

하다. 청년활동 예산 지원사업 항목은 국비 또는 도비 매칭 사업 외에 시비로만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존재할 경우 1점으로 표시했다. 총 19개 지역이 운영 중이

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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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7백만 원, 100만 원 활동비 지원) 등
광명시 청년 커뮤니티 지원 등

부천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청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모임을 지원, 청년지원한도 500만 원),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 
교육(2,000만 원), 청년주간 문화행사(2,500만 원),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레벨업' (900천 원), 청년자활프로그램(410,243천 원), 청년활동 지원 
프로젝트 '청년창'(10,000천 원) 등 

시흥시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단체 별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 등

안산시
안산 청년 별별 커뮤니티(동아리·소모임) 지원사업(커뮤니티당 50만 원 4팀, 
100만 원 4팀, 200만 원 2팀 지원) 등

안양시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40,000천 원), 청년동아리 
지원사업(20,000천 원) 등

여주시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개소(2020. 5. 22., 경기청년공간) 및 운영,　참여형 
프로그램 28개, 768명, 311,722천 원.

성남시

청년문화조성 ‘청년주간’ 운영(30백만 원, 청년사업과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년활동 활성화을 목적으로 함), 청년예술창작소 
운영(189백만 원),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모사업(440백만 원), 
후기청소년 지원사업(참여역량강화를 위해 청년 정책지원네트워크를 통한 
청년 당사자 참여기회 기반조성 및 참여 플랫품 구축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135백만 원) 등

양평군
2021년 9월, 양평 청년공간 오름이 청년활동가 육성 및 지원사업 운영, 
그러나 시행계힉 상으로 자체적으로 청년활동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은 
부재하므로 0.5로 표기

이천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10백만 원) 등
수원시 청년활동 공모사업(35백만 원) 등

오산시
청년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3백만 원), 청년공동체(더:청년학교, 65백만 
원),  청년예술단체 「문화가 있는 날」 지원(7백만 원), 
오픈스테이지(청년예술가 발굴사업)(30백만 원) 등

용인시 지역청년 생활문화 활성화(97백만 원), 청년커뮤니티 지원(6백만 원) 등

평택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10백만 원), 청년정책 공모사업(20백만 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25백만 원) 등

화성시 화성ON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팀 당 최대 5십만 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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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간을 최소 1개 이상 공식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총 18개 지역

이다. 경기북부는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서부는 부천시, 시

흥시, 안산시, 안양시. 동부는 성남시, 양평군, 여주시, 하남시, 남부는 수원시, 오

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가 운영 중이다. 그 외 마지막 조사시점(2021년 10

월)을 기준으로 과천시, 광명시, 포천시가 첫 청년공간 또는 센터의 개소를 추진

하고 있다. 군포시의 I-CAN플랫폼(청년활동공간)은 건립 중이다.

다만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안성시에는 청년정책 관련 중간지원조직으로 

청년일자리 또는 창업센터가 있는데, 청년거버넌스 기반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일자리센터는 지역 청년정책 생태계와는 관계가 적고 지역사회 청년단체나 청년

기업 등의 민간위탁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0점으로 보았다. 

3)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

심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개최시기의 적절성과 심의절차를 확인하려 했으

나, 조사 시기인 2021년은 코로나19로 대면심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청년정책 거버넌스 도입 및 안착을 위한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심의에 대한 정보

나 인지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상반기 목표인 시행계획 심의 수행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보공개포털에 업로드된 문헌자료와 

추가적으로 수집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보도자료에 근거하였다(<표 10>). 후속 

연구로 개최시기 및 절차, 내용을 토대로 심의가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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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심의충실 여부에 대한 평가 요약

구분 평가 개수 지역 사례

적격(1)
2021년도 상반기 심의이행 4곳 평택시(1월), 양평군(3월), 

용인시(3월), 파주시(3월)

상반기 심의 후 결과 공개 7곳 고양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부적격(0)

위원회 미구성 2곳 가평군, 하남시(20년 4월 해산)

2021년도 첫 출범 3곳 이천시(6월), 성남시(9월), 
구리시(11월) 

2021년도 상반기 심의 
미개최 또는 정보부존재

12곳

군포시, 광명시, 광주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의왕시, 의정부시, 
포천시

2021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미충실

3곳

김포시(4월, 위촉장 및 시행계획 
서면전달, 3년간 1회)
과천시(6월 청년공간 의견수렴 외 
시행계획 심의 미이행)
화성시(위원회 미개최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정보부공개)  

청정위를 통해 실제 심의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은 31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었다. 그 중에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관련 자료가 상시적으로 정보공개포털 및 

시청에 업로드 되고 있는 지역은 고양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

시, 오산시로 7개 시였다. 동두천시, 부천시는 위원들의 의견 및 부서 반영 내용

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부천시는 서면으로 진행된 경우에 회의비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시흥시는 공동위원장인 시흥시장도 위원회에 실제 참여하

고 있으며, 청정넷의 일부 임원이 위원회에 함께하는 등 조직 간 협력적 거버넌

스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수원시 청정위는 행정 및 시의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TF팀 및 의정토론회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협의체를 설

치한 사례가 있다. 양평군(3월), 용인시(3월), 파주시(3월), 평택시(1월)는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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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청구를 통해 21년도 상반기 심의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용인시는 해당 심의

에서 청정위 및 청년네트워크 소통 부족, 청년공간 및 청년축제 운영권한을 청년

에게 부여, 기타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 건의로 시행계획을 부결하기도 했다.

부적합인 곳은 총 21개 지역이다. 가평군은 위원회가 미구성 상태고, 하남시는 

20년 4월 이후 위원회가 사라졌다. 21년도 중·하반기에 출범한 까닭으로 초기 

상태에 있는 이천시(6월), 성남시(9월), 구리시(11월)는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

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시는 21년도 4월에 서면으로 추진계획 수

립 사항을 전달했으나,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최근 3년 간 위촉

식 및 부위원장 선출 목적으로 위원회가 한번 개최되었다. 군포시, 광명시, 광주

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의왕시, 의정부시, 포천시

의 12개 지역은 2021년 개최 정보가 없다. 과천시는 구성 이후 20년도 8월에 

기본계획과 21년도 6월에 청년공간 안건으로만 개최되고, 연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성시는 정보공개청구에서 위원회 미개최 상태이

므로, 추후 위원회 의결 확정시 공개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후 재청구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21년 중반까지 미의결 상태인 점으로 미뤄보아 실질적인 심의

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표 11>에서 청년참여기구의 청년 참여주도성을 살펴본다. 조례 

규정 참여기구가 있을 경우 해당 조직의 청년활동 사례를 우선 탐색했고, 참여기

구가 부재할 경우 청년정책 조정을 위한 청년활동가들의 활동을 탐색했다. 근거 

수집을 위해 1차로는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했고, 2차로 보도자료, 포털사이트와 

SNS에 2021년도 기준 1개 사례 이상 수집되는 확인했다. 3차로 참여관찰과 설

문조사를 통해 정보를 보완했다. 이로 미루었을 때 청년단체들의 주도적인 수행

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총 14개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

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성남시,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가 

확인됐다. 이들 대다수는 청년활동가들이 청년 기본조례 제정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주요한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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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페이스북, 참여관찰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다수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 동두천시는 협의체가 준비단계에 있으나, 

도입 이전부터 청정위 출범, 청년공간 설치 등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여 성과를 

냈다. 안성시는 조례 상에 청년참여기구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민간에서 형성

된 안성청년문화네트워크가 청정위 설치를 위한 서명 운동을 개진하여 위원회를 

출범시킨 전례가 있다. 

구분 평가 개수 지역 사례

적격(1)

조례규정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단체의

정책참여 활동 사례 풍부
11곳

고양시(고양청년정책협의체 외)
부천시(부천청년정책협의체 외)
성남시(성남청년참여단, 청년정책협의체 
추진단)
수원시(수원청년협의체 외)
시흥시(시흥청년정책협의체 외)
안산시(안산청년활동협의체 외)
안양시(안양청년정책서포터즈 외)
오산시(오산청년협의체 외)
용인시(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외)
의정부시(의정부청년정책협의체 외)
화성시(화성청년정책협의체 외)

조례규정 참여기구 기반이 
미비하나 

지역청년단체의 청년정책 
개선사례 존재

4곳

동두천시(동두천청년연합회 외)
안성시(안성청년문화네트워크 외)
양주시(청년망고 외)
포천시(설문을 통해 지역청년활동 생태 
확인)

부적격(0)

조례규정 청년참여기구의 활동 
부진

1곳 김포시(김포청년정책네트워크)

민관협력 청년조직의 해체 1곳 양평군(양평청년사이다)

조례규정 참여기구의 출범 초기로 
인한

 관료주도의 수행(타율적 운영)
4곳

광주시(광주청년정책협의체)
여주시(여주청년활동협의체)
이천시(이천청년활동네트워크)
평택시(평택청년네트워크)

반증 불가(2021년도 정보 부존재) 10곳 가평군, 구리시,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연천군, 의왕시, 파주시, 하남시

<표 11>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단체의 청년정책 참여주도성 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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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년주도성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부적격을 반증할 수 없는 지역은 

17개 지역이었다. 개중 연천군, 파주시, 가평군, 구리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생태계가 미비하여 정보가 없는 지역이다. 김포시는 2019

년 2월에 출범하였는데 21년 5월 정보공개청구에서 기존 네트워크 실적이 부진

함에 따라 재구성 및 개편을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군포시, 광명시, 

남양주시는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SNS 및 포털사이트를 통틀어 청년활동가

들의 조직적인 청년정책 참여 및 소통 활동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중 광명시는 활동 중이던 민간네트워크의 19년 이후 활동 기록이 없다. 여주시는 

청년활동협의체(키움정책단 16명, 채움기자단 6명)가 총 20명으로 적은 인원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소속 청년들이 활동가로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

조다. 광주시, 이천시는 조례 규정 참여기구가 각각 21년 4월, 9월에 출범하여 

초기 단계에 있다. 이천시는 이천시 청년 포럼을 통한 청년활동가들과 행정 간 

협력이 눈에 띄었으나, 조례 규정 청년참여기구는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정비

단계에 있으므로 0.5점이다. 평택시는 행정력이 뒷받침되는 데에 비해 가시적인 

활동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다. 양평군은 21년도 청년정책 유공으로 지역사회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건으로 표창 받은 청년단체가 있으나 조례 규정 참여기구

가 사라져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보다는 계층제 및 시장 거버넌스가 이뤄지고 있

다는 판단으로 0.5점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대외협력 사례를 

확인했다. 19~21년을 기준으로 증거가 1개 이상 수집된 지역은 총 21개 지역이

다. 그 중 2020년도에 경기도 광역단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청년지

원사업단’이 각 시·군청에서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참여기구에서 활동 중인 청

년활동가들을 추천을 받아 권역별 포럼추진단을 구성하고, 청년활동가들을 주도

로 경기청년주간 행사를 추진한 바 있다. 20년도에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불발

되었는데 21년도에 다시금 참여인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 경기도청년지원사

업단의 포럼예산지원으로 11월~12월 간 권역별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때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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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우선으로 대외협력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참여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19

년~21년을 기준으로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청년정책으로 교류 협력한 사례가 

있는지를 추적하였다.

우선 경기북부 청년네트워크로 지역 간 교류를 이루고 있는 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파주시(7개 곳)이 있다. 포함되지 못한 연천

군의 경우 지역 청년 공동체 생태가 미비하여 20년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과 경

기북부 청년네트워크와의 협업으로 7월에 개최된 경기북부 청년정책 거버넌스 

포럼에 참여할 인원을 섭외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동부권역 포럼추

진단 구성에도 청년활동가 추천 및 섭외에도 어려움을 겪고 20년도와 21년도 모

두 북부권역과 통합하여 추진되었다. 동부권역의 대부분의 시·군이 청년정책 거

버넌스 기반이 미약한 상태라 청년활동가 주도의 광역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던 까닭이다.

서부권역 포럼추진단을 구성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4곳), 남부권역 

포럼추진단의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4곳)도 청년단체들이 지역 대내외 

조직 간 교류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청년활동가들은 

북부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근 청년정책 거버넌스 조직과 연합 행사를 개최하는 

등 광역적 협력을 통해 청년정책 부문의 다양한 연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

히 안양시는 19~20년에 경기도를 넘어 타 시·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교류행사를 

열었다. 포함되지 않은 성남시의 성남청년참여단은 20년 하반기에 출범한 후발

주자이나, 각 공식행사에 타 지역 청년활동가 및 단체들을 초청하며 벤치마킹 

및 대외협력을 꾀하고 있다. 광명시, 남양주시는 19년에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와 간담회를 함께 개최하여 타 지역과 함께 교류한 사례가 있다. 

그 외 이천시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추진 과정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이 눈에 띄었다. 청년위원회 조성을 통한 이천시 청년 포럼 활동 자료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는 청년공간기획단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 협력적 거버

넌스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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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청년참여기구 또는 청년단체의 청년정책 관련 대외협력 사례 요약

구분 구분 개수 지역 사례

적격(1)

경기북부 청년네트워크 참여 등 7곳 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파주시

경기서부권역 청년포럼추진단 
참여 등

4곳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경기남부권역 청년포럼추진단 
참여 등

4곳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19년도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와 간담회

2곳 광명시(주최·주관), 양주시(사례발표)

기타 3곳
성남시(성남청년참여단 행사를 통한 
대외교류)
이천시, 과천시(지역사회 내 대외협력)

부적격(0) 반증 불가(정보부존재) 11곳
가평군, 구리시, 군포시, 광주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Ⅳ. 경기도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심층분석

경기도 시·군 청년정책 거버넌스 분석표(<표 7>)에서 평가된 점수를 근거로 

경기도 권역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발전단계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각 점수가 

평가 합이 7점 이상인 경우에 삼각형 분석틀에 좌표를 찍었다. 삼각형 내 복잡성

도 피하고 너무 낮은 지역은 드러내지 않는 목적도 있다. 이를 통해 시·군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각 권역별 평가, 협력적 거버넌스 중 요소별(HMN) 평가도 가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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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단계 

심층분석을 위해 거버넌스 단계를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표 13>). 1단계는 

경기도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분석표(<표 7>)에서 종합점수가 0~3점으

로 구분했다. 경기북부는 연천군, 동부는 가평군, 구리시, 하남시, 남부는 안성시

로 총 5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협력적 거버넌스 생태계를 조성하여 

활용하기보단 전통적 행정-의회 과정에 입각한 청년정책결정 과정을 이루고 있

는 단계다. 또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운용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2단계는 4~7점에 이르는 지역으로 총 16개 지역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북

부의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6개), 서부의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4개), 동부의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5

개)가 해당되고, 남부는 평택시만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청년정책 영역의 협력

적 거버넌스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단계로, 계층제와 시장, 네트

워크 거버넌스를 사용하는 정도와 방식은 제각각이다. 그 양상은 이어지는 좌표 

활용을 통한 삼각형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단계 지역은 거버넌스 조정 양식 활용 점수의 총합이 7.5점 이상인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청년정책의 이해관계자 간 수월한 조정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반과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참여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 간의 주체적인 노력과 지역사회 또는 타 시군과의 정책 교류 

협력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가 얼마나 잘 이뤄지며, 실질적인 성

과를 도출하며 정책효과를 높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는 저마다 다르다. 본 연구

에서는 거버넌스의 기반을 파악하는 연구로 엄밀한 의미의 거버넌스 실현을 확

인하기 위한 세부사항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각 시군 청년정

책 거버넌스에 관계하고 있는 인원의 심층인터뷰를 비롯한 전수조사로 면밀히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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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경기도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단계 비교표(2021년)

단계 구분 권역 지역

1단계
(0~3점)

거버넌스 
이전

청년정책 단계

경기북부 연천군

경기동부 가평군, 구리시, 하남시

경기남부 안성시

2단계
(4~7점)

거버넌스
도입 단계

경기북부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경기서부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경기동부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경기남부 평택시

3단계
(7.5점~9점)

거버넌스
실현 단계

경기북부 고양시

경기서부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경기동부 성남시

경기남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2.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정책 거버넌스 현황

<그림 1>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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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을 잘 닦은 것(9점)으로 평가된 지역은 

고양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6개 지역이다. 비교적 최근에 청

년참여기구 등을 출범시키며 뒤따랐으나, 실질적인 거버넌스 활용에서 두각을 

나타낸 오산시, 성남시가 그 뒤를 이었다(8점). 안산시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독립된 주무부서가 없어서 7.5점이었다. 김포시, 동두천시, 의정

부시, 화성시가 7점이다. 7점 이상 받은 도시가 모두 13개다. 이들을 거버넌스 

삼각형에 표시해 보았다(<그림 1>). 대부분의 도시가 인구가 많고 활력이 있는 

도시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시흥은 인구가 51만이지만 경기도에

서 가장 청년정책으로 모범적인 도시였고 안양이 55만, 부천이 80만이었다. 나머

지 고양과 수원, 용인은 모두 인구 100만을 넘는 지역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인

구 96만 명이지만 8점이었다. 인구 규모가 영향을 주지만 청년정책거버넌스 활

성화의 유일한 핵심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9점을 받은 6개 도시는 중점에 모여 있어 계층제-시장-네트워크적 조정이 균

형을 이루고 있다. 그 외에 오산시(2H3M3N)는 유일하게 계층제 거버넌스가 상

대적으로 적고 네트워크와 시장 거버넌스가 많은 지역이다. 성남과 안산(3H3M2N)

은 계층제와 시장 거버넌스가 많고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적다. 김포(3H3M1N)는 

안산에 비해 계층제와 시장 거버넌스가 똑같이 많은데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더 

적다. 의정부(3H2M2N)는 계층제 거버넌스가 많은데 시장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가 다 적다. 화성(2H3M2N)은 시장 거버넌스가 많고 계층제와 시장 거버넌스가 

다 적다. 동두천(2H2M3N)은 계층제와 시장 거버넌스가 적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가 많은 독특한 지역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뛰어난 도시들

인데 특징이 네트워크 요인이 다 적다는 것이다. 동두천과 오산만 네트워크 거버

넌스가 많고 김포는 많이 적다. 여기 거론되지 않은 도시들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가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민사회의 성장이 늦은 지역은 시민단체 활동과 

함께 청년들의 자율적인 커뮤니티 활동도 적고 청년생태계도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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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의 거버넌스 삼각형을 통해 시군 간의 비교를 통해 청년정책 거버넌

스의 성격과 성숙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 향후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주력할 

방향을 알 수 있다. 삼각형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은 <표13>에서 1, 2단계에 속한 

지역으로 아직 거버넌스 도입 이전이거나 도입 단계인 경우이다. 이런 도시일수

록 청년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제도적 환경 이전에 대화를 통한 이해와 거버넌스 

실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Ⅴ. 종합 및 결론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학계에서의 종합적인 경험적 평가

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작업의 성과로 구체적인 실태가 밝혀지고 정책 결정

자와 청년들에게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그 간의 연구를 소개하고 특히 청년정책에 이 이론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

았다. 본론에서 청정위와 청정넷 두 축을 중심으로 하여 확인된 현황을 가지고 

기초분석을 실시했고 이어 기초단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관계자들에 대한 실태조

사를 수행했다. FGI에서 나온 생생한 증언을 포함하고 싶었지만 양이 넘쳐 생략

했다. 그러나 지역별 거버넌스 현황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명석의 거버넌

스 삼각형 분석 틀에 최종 결과를 표시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청년정책 거버넌

스 단계와 성격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였다. 

이 논문의 기여는 첫째, 이명석의 사회적 조정 양식의 이념형에 입각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할 분석틀을 구성한 점이다. 이 틀에 따

라 분석하면 다른 지역과의 비교분석도 가능하고 시계열적 비교도 가능해질 것

이다. 둘째,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청정위 12개 지역과 청정넷 9개 지역

의 응답을 통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아직 기구 자체가 다 설립되지도 

않았고 활동도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부족하지만 구체적 비교연구는 의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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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한다. 셋째, 위의 분석틀로 계량적 결과를 분석하여 도시별로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성격과 단계를 구별한 점이다. 지역별 편차도 확인했다. 남부지역이 

가장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활발한 반면 동부지역은 심각한 상황이다.

결과는 아직도 청년정책거버넌스의 기반을 갖춘 시군이 아주 적다는 것이며, 

특히 계층제 거버넌스나 시장 거버넌스에 비해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가장 적다

는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다른 거버넌스와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청정위의 정책 심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의례적인 연 1, 2회의 회의도 잘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청년들에게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분석(<표7>)을 통해 각 도시의 거버넌스 성격과 함께 거버넌스 단계의 

도출(<표13>)이 가능했고 청년정책에서 선진적인 도시들의 거버넌스 유형(<그

림1>)도 밝힐 수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각 도시마다 청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거버넌스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아직 청년정책거버넌스 평가가 낮은 도시도 

약점을 극복할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동서남북에 따라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둘 점이다. 무작정 서울 모델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 특성에 따른 청년정책 거버넌스 발전과 지역별 연대 활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조례는 자치단체장에게 그 규정에 따라 청년을 지원하

고 그 권리를 보장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은 행정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준 것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대면 모임에 대한 사회적 

금지와 부정적 분위기는 기본적인 만남과 활동을 크게 제약해서 초기 단계인 청

년정책 거버넌스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

이 존재한다. 고양, 동두천, 부천, 시흥, 안양, 수원, 오산, 용인 같은 도시는 네트

워크 거버넌스가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고양, 

부천, 시흥, 안양, 수원, 용인 같은 도시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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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앞으로 극복될 것이고 청년정책이 진전될수록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활발해질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강화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도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남은 과제는 전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별 청년

정책 활동 자체가 풍부해져야 한다. 그 때는 분석틀의 변수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 논문에서 만든 분석틀을 활용해 다른 지역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비교 연구도 발전할 것이라 본다. 이런 모범적 활동을 

따라 지역별로 청정위의 심의도 충실해지고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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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s and Characteristics of Youth Policy Governance 
in 2021 :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Gyeonggi Provinc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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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governance in the youth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province, a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Youth Policy Committee and the Youth Policy Network through basic 
analysis and survey results. Since there is no standard for evaluation, three 
evaluation factors were created for each governance adjustment form to complete 
the analysis framework <Table 7>. Based on the survey, the stages of youth 
policy governance by city <Table 13> and characteristics <Table 7> are stipulated 
did In addition, exemplary cities were marked as a result of the final analysis 
in the governance triangle analysis frame (<Figure 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are still very few cities and counties where 
youth policy governance is realized harmoniously, in particular, hierarchical 
governance is the most and network governance is the least. There are still 
many bureaucratic administrations, and governance is biased toward form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the Covid-19 situation, various gatherings for young 
people to communicate and participate in policy-making are not being held 
well. Network governance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factor that creates 
cooperation with other factors as well as its own value of participation, 
communication, and respect for rights of young people, but it works the least. 
As 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of cities with advanced youth policies were 
revealed in Gyeonggi-province, it was possible to know the direction of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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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youth policies would aim for in each city. The four regional differences 
that were revealed also need to be overcome.

Key Words | Youth Policy(Coordination) Committee, Youth Policy Network, Youth 
Policy Governance, Cooperative Governance, Hierarchical Governance, 
Market Governance, Network Governance, Governance Triangle


